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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
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
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

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
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
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
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
열해 나갈 때다.

주요 용어: 지역, 지방, 권역, 보건의료정책, 지역불평등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교차적 불평등의 거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층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방'은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고, ‘지역’은 행정단위보다 유동
적인 공간단위로서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되며,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한다. 하지만 ‘생활권(역)’, ‘진료권(역)’  등의 용어가 ‘지역’과 중복 사용되어 지방정부에 혼란
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용어가 사용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을 둘러싼 권력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
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4.4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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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 의료에는 지역이 없다

‘지역 불평등’은 각종 사회적 의제와 교차하며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기존의 의료 
불평등 문제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문제가 여기에 따라붙는 중이다. 이를테면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지역 의료불평등 
문제와 같은 층위에서 보도된다(김잔디, 2024; 이화진, 2024; 천호성, 2024). 2024년 커다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
으킨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 문제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연결하여 다룬다(보건복지부, 

2024). 기존 지역불평등 문제가 국가와 지역 양쪽에서 ‘근대화에 이르지 못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성토, 혹은 
개발에 대한 열망(연합뉴스, 1990a, 1990b)에 집중되었던 반면, 이제 지역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대적 저개발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그 해결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 한국 내부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지역 불평등’의 구조와 보건의료 영역에서 문제 삼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어느 지역의 문제인가?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큰 병원 응급실이 있는 대도시 근처에서 발생한다(유의주 외, 2024). 원래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료대란’의 축인 전공의가 없었던 농어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요컨대 ‘지역의료’ 문제의 대표주자로 호명해 왔다(동아일보, 2024). 시민사회도 이 문제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않아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핵심 주장은 지역에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024).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주
민’의 필요를 주요한 논거로 내세우며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마련이지만, 도시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를 경험해 본 
적 없는 농어촌의 주민이 ‘공공병원’의 형태를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누구를 위한 공공병
원 설립인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더 큰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되, 해당 지역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시민사회가 내세우는 ‘기후재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새로운 의제들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울 수밖에 없으나, 의료 관련 운동에 지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상당 부분 수도권 인근, 대도심에 가까운 곳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의제가 사람들의 
삶보다는 구호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언론을 통해 유통되는 대중 담론이 화제성 높은 의제와 결부되어 증폭하는 상황 자체는 미디어 영역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Kuypers, 2002), 보건의료에서 ‘지역’을 말하는 담론의 경우 앞서 말했듯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필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그 무게가 같지 
않다.1) 이를테면 ‘지역’을 내세워, 보다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하는 논의가 공공병원 설립 운동으로 축소될 때, 

이 담론의 실천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지역’과 나빠지기만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지역’은 각기 다른 정치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에서 설명하자면, 그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본 집단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공공병원’으로 불리는 지역 중소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영난, 의사 부족 등의 
파열음을 내며 오히려 ‘공공’ 영역에서의 논의의 가능성을 사상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정선군립병원을 포함

1) 여기서는 ‘지역’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 번째로는 그 범위와 무관하게 국민국가 한국 내부의 공간을 지칭한다. ‘지방’이 국민국가의 행정 주
권을 염두에 두고 위치하는 단어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지역’은 그 용례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며 자유롭기 때문에 용이성을 고려해 기
존의 관례를 따른다. 두 번째로는 행정 용어상으로 사용하는 ‘지역’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언급된 정책문서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국민국
가 내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범위’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이유는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이 통상적으로 지역과 지방 
둘 중 하나로 지칭되는 반면 두 개를 통칭해 담론의 지형을 서술할 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박배균과 김동완
(2013)은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범위를 서술하면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분석 대상으로서의 지역과 개념적으로 
규정한 ‘지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개념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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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의료’를 기치로 등장한 병원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배용진, 

2020; 정창환, 2023).

이 논문은 이런 혼란의 매개자로 ‘지역’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대중 담론은 학술적 담론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계가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용어의 모호성이 그대로 대중 담론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언론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언론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기보다는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만들고(한국언
론진흥재단, 2023, pp. 89-90), 연합뉴스와 같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학술 문헌을 
그대로 옮겨적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이런 경향을 강화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pp. 89-90).2) 더욱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담론이 매체를 통해 증폭되는, 흔한 담론 확장의 방식이 
더 쉽게 작동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의 혼란스러운 보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
료에서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들은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을 지역, 지방, 농어촌, 

권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呼名, Althusser et al., 2014, p. 303)3)하고, 이 결과를 정부가 종합하여 내어놓게 
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진료권, 생활권, 중진료권 등 다양한 분류가 존재한다. 자원의 부족과 체계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 등 보건의료 정책을 관리하는 주체가 혼란스러운 정책 용어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적지 않다(박선혜, 2022; 이재혁, 2023).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와 중진료권, 

그리고 심혈관 등 질환군 별로 설정된 진료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관계가 섬세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 친화적인 중개와 집행을 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의 매개자
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국가 내부의 지역은 어떻게 호명되고 있나?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Ⅱ.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

1. 이론적 자원

한국의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역공간을 사회와 권력의 관계 속에서 개념화한다. 일찍이 르페브르(Lefebvre, 1991)는 공간을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성물이라고 봤고, 이후 국가와 공간을 이론화하며 국가 작동
의 동학을 탐구한 브레너(Brenner, 2004) 역시 권력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내어 놓았다. 브레너는 근대국
가가 국가 운영의 전략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 각 지역의 정치적 위치를 규정한다고 설명(Brenner, 2004, p. 89)하는
데, 이는 제솝(Jessop, 1990)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지역 단위에 적용한 것으로 국가가 특정 지역, 공간, 스케일을 
선택하여 국민국가적 단위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Brenner, 2004, p. 42, 72, 89). 반면, 하비
(Harvey, 2006, p. 416)는 공간을 자본이 구축되는 장소로 파악한다. 자본주의는 공간, 즉 지역에 자본을 구축하고, 

공간들 사이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번성하며, 이 때문에 자본이 떠난 자리는 쇠락하고 가치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Harvey, 2006, pp. 425-428).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산업과 노동에 초점을 맞춰 주목하면, 근대 
이후 수도권에 개발의 중심이 모이면서 물자와 자원이 집중된 한국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시(Massey,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언론이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정도는 5점(매우 의존한다) 리커트 척도 기준 3.59점이었고, 전문자료나 보고
서, 데이터 등을 인용하는 정도 역시 3.8점으로 높았다. 선택적이기는 하더라도, 학계의 연구 동향이 미디어로 직접 파급된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
로 높은 숫자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pp. 89-90).

3) ‘호명’은 단순한 ‘지칭’을 넘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명명(命名, Althusser et al., 2014, p. 303)을 의미한다. 즉, 공간에 이름을 붙이
는 방식은 그 자체로 관점, 지향, 대안 등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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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의 논의에서 지역 입지조건은 노동과 결합해 이른바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만든다. 제솝은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이런 불평등, 혹은 자원 집중을 두고 국가가 계급적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성을 가진다고 말하며, 

이 선택성은 특정 계급을 대변하는 균형으로 이어진다(Jessop, 2008, p. 37). 브레너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지역을 획일화된 영역으로 수렴하게 하고, 공간을 국가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지적했다(Brenner, 2004, pp. 

39-43). 자본주의의 각 단계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평등하게 만드는 
동시에 차별화하는 모순적인 상호작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균열의 성격을 띠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Brenner, 2004, pp. 257-259). 

보건의료 영역으로 초점을 좁히면, 불평등한 건강결과가 대부분 주민이 삶을 영위하는 노동과 결합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시(Massey, 1994, pp. 88-90)가 말하는 산업의 지역 입지와 건강이 쉽게 연결된다. 매시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관계란 계급관계 아래서 확장된 ‘생산 관계’에 불과하며, 이 불평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구조는 
노동과 사회집단의 분포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Massey, 1994). 즉, 지역의 ‘낙후’는 자본이 지역 환경을 경유한 
결과라는 의미다. 크로논(Cronon, 1991, pp. 63-81) 역시 산업의 입지적 조건이 자원과 교통망에 의해 크게 좌우되
고, 도시 간의 불평등한 관계 역시 이와 같은 입지적 분화에 따라 생겨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즉, 자원이 풍부하거
나 강, 운하, 철도와 잘 연결된 지역에 중심지가 등장한다면, 연결성이 나쁜 지역에는 이와 대비되는, 이른바 ‘취약지’

가 생겨나는 기전이 있다고 본 셈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공간선택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비의 논의와도 연결되는데, 

하비의 이론이 맞다면 자본주의 경쟁에 맡겨진 토지 이용은 ‘성장’과 동시에 ‘취약’한 지역이 계속 생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Harvey, 2006, pp. 425-428, 441).

국가와 근대화를 중심에 두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파악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김창엽 외(2015)가 시도한 
바 있다. 김창엽 외(2015, pp. 120-123)는 한국 사회의 지역 간 불평등이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 수도권
과 비수도권 등의 구획을 통해 분할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이를 군사독재를 거치며 나타난 경제개발정책, 발전 
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그러나 보건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지역 간 불평등은 2024년 현재까지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이의 배경으로 의료이용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데 그친다(Eun, 2022; Choi & Kim, 2017; Park et al., 2023). 이와 같은 연구동향을 넘어 불평등을 
형성한 보다 근원적인 권력구조(Krieger, 1994)에 초점을 맞추면, ‘낙후’ 역시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정치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Lefebvre, 1991; Brenner, 2004). 한국은 이미 개발독재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댐과 공단, 탄광 등 국가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지역에 위치시켰고(대한민국정부, 1966), 서울에는 
상당한 사회인프라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원의 편재는 사회와 권력 속에서 나타나기에,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발현된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학제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가 수입되는 
정도가 크고(Berridge, 2007),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유의 중요성(Nolte & McKee, 2003)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학제에서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응용되는 방식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2. 공간을 다루는 다양한 용어와 학제적 경향

그렇다면 각 학제에서 ‘지방,’ ‘지역’ 혹은 기타 각 공간을 나타내는 용어는 어떻게 자리해 왔는가? 학제별로 사용 
사례를 조사해 보면, 통치의 기술과 협력 구조 자체에 학제의 논점을 두고 있는 행정학 분야에서는 ‘지방’과 ‘지역’을 
상당 부분 정형화된 틀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용어가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에 규정된 행정용어를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학제 안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방’이라는 단어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나 부차적인 단위의 행정조직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며, 이 경우 ‘지역’은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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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주민 혹은 행정적 역량이 미쳐야 하는 불특정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다(김대욱, 2023; 홍근석 
외, 2023; 김보영, 2024; 지수호 외, 2024). 이를 결부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경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 등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경향이 높았고, ‘지방’은 
정형화된 조직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와 권력의 문제를 주요 문제로 다루는 정치학에서
는 지역보다는 국가를 지배적인 행위자(Weber, 1946, pp. 82-83, 334)로 이해하는 동향 속에서 지역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지역이 낙후됐거나 국가보다 열등한 주체로 보는 경향도 이와 연결되는데, 이런 이해를 반영
하여 지역은 주로 ‘타파해야 할’ 전통, 혹은 ‘지역주의’적인 선거행태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언급되곤 한다(최장집, 

1996; 최준영, 조진만, 2005; 김기동, 이재묵, 2021; 2022). 다만, 최근 정치학계에서는 방법론적 일국주의(Brenner, 

2004, p. 38) 속에 갇혔던 연구 동향을 성찰하고, 지역 주민을 새로운 정치주체로 다시 위치시키려는 동향도 존재한
다. 이는 주로 주민의 저항가능성을 강조하고, 국민국가라는 단위를 해체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주민을 다시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황정화 외, 2014; 황정화, 2020).

반면, 이보다 보건학과 가까운 축의 논의를 하는 쪽은 지리학인데, 지리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채택한 연구자
들은 르페브르(Lefebvre, 1991), 브레너(Brenner, 2004), 하비(Harvey, 2006) 등의 논의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계승
해 공간의 불평등한 분포를 탐색한다. 이런 이론적 동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소성에 
대한 탐색이다. 여기서는 국가공간 내부에서의 ‘장소’가 사회적·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점에 주목하는 동시에, 전통적으
로 국가 우위에 놓인 공간정치의 한계를 지적한다(박배균, 김동완, 2013, p. 49).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지역’은 
국민국가 안에서의 ‘지방,’ 혹은 ‘지역’보다 다소 넓은 의미의 ‘권역’ 등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소 모호한 단어로 
사용되곤 한다.4) ‘지역’이라는 단위를 따로 분리할 경우에도 고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경유해 이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일부 문헌에서는 ‘지역’을 ‘지역 커뮤니티’ 등 보다 주민 주체적인 공간정치적 
단위로 언급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쓰임새는 단어 자체의 명확한 사용보다는 ‘거버넌스,’ ‘주민’ 등 함께 언급되는 
개념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김준희, 안상경, 2023). 이와 유사하게 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최종민, 2023)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 경우 ‘수도권’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어 명확성은 올라가지만, 

실재하는 주민의 삶과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비판지리학의 이론적 동향
을 구체화할 때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적 맥락에서 개발과 국가라는 층위다. 여기서는 주로 공단이나 
수출자유지역 등 국가가 수도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배치한 장소의 정치성에 주목한다(손정원, 2006; 

김동완, 김민호, 2014; 박배균, 최영진, 2014; 장세훈, 2014; 최영진, 2014). 이 논의에서 ‘지방’은 주로 국가와 대비되
는 정치적 주체를 말하는 단어로 쓰이고(박배균, 최영진, 2014), 이는 주로 ‘국가’가 정부보다 장기적인 맥락을 가진 
통치의 주체로 언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은 ‘주민’ 등의 주체와 같이 나타난다(김동완, 

2009; 장세훈, 2014). 여기서는 ‘지역주의’가 부정적인 투표행태를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대한 보다 나은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주체적인 행동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김동완, 2009). 세 번째 갈래는 보건의료와 더 가까운데, 

지리학 분야에서 보건의료 접근성을 고민한 연구(김규식 외, 2023)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물리적 접근성’의 차원
에서 보건의료 접근성이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고,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실재하는 주민의 필요를 쉽게 
간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네 번째 갈래는 다소 용어에 집중한 분류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접경지역’ 

등 지정학적 쓰임새를 기반으로 장소를 분류(박종구, 지상현, 2023)하거나, 농·산촌 등 자연 분포에 따라 경제구조를 
언급(韓柱成, 2024)하는 문헌 등이다. 비판적 지리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참고할만한 하나의 갈래로 ‘지방학’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국민국가 내부에서의 공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
다(김광억, 2000; 고석규, 2005). 이는 앞서 언급한 황정화 외(2014)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4) 박배균이 작성한 1장 “국가-지역 연구의 인식론”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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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에서 공간을 다루는 용어의 변천

보건의료에서 공간을 다루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행정학 등 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학제적 흐름, 그리고 정부
의 근대화 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근대화가 강력한 발전국가적 전개, 추격적 산업화
(Amsden, 1989, pp. 18-21)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 있고,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인구통치를 골자로 하는 근대화의 
방식을 고려할 때 (Scott, 1998, pp. 110-115), 보건은 주로 위생 등 인구의 생산성을 관리하는 미시적인 기술로 
기능해 왔다. 이를 1962년부터 한국정부가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차에서는 
주로 수자원 공급 등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를 담보하기 위한 개발이 우선이 되다가(대한민국정부, 1962), 4차 개발
계획부터는 ‘국민보건의 향상’이 소주제의 공식 항목으로 도입된다(대한민국정부, 1976). 학제적 특성상 정부의 정책
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학의 경우 1960년대 이미 ‘지역’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지역’은 ‘농촌’ 등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용어, ‘지방’은 국가 입장에서 재정, 인프라 등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적 구획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된다. ‘지역’의 대표적인 쓰임새로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계획 - 농촌지역계획에 관한 소론’(김용회, 1964)

이 있고, ‘지방’의 대표적인 쓰임새로는 ‘지방재정: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 도시계획과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박동앙, 

1964)가 있다. 특히 박동앙(1964)의 논문은 한 논문 아래 ‘지역’과 ‘지방’을 구분하되 ‘지역’은 농촌 등,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입장 아래 ‘근대화’되어야 할 특정한 구획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방’은 그 관리를 위한 행정적 용어로 
분리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역사적인 연원을 참조하는 차원에서 보건학 논문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동향을 
반영한다. 이를테면 ‘結核의 感染과 罹患에 關한 社會醫學的 硏究: 農村地域을 中⼼으로(결핵의 감염과 이환에 관한 
사회의학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宅林, 1964)가 대표적이다. 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던 1966년에는 ‘⼀部農村地域의 영유아의 ⽉齡別發育에 關한 硏究(일부농촌지역의 영유아의 월령별발육에 관한 
연구)’(姜珍求, 1966)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행하던 학술지 ‘公衆保健雜誌(공중보건잡지)’에 게재되는 등, 근대
와 개발, 인구관리로서의 공중보건이라는 관계성을 드러낸다. 당시 지역개발계획의 주요 지표가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인구를 관리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적정 선의 고용 유지라는 국가적 
목표와 맞물려 서술되는데(대한민국정부, 1976, pp. 91-92), 이는 1980년대 들어 보건의료에서 ‘지방’ 용어의 활용
이 본격화되는 방식과도 맞물린다. 이를테면 모성건강과 산아제한 등, 직접적으로 인구관리의 기술과 관련한 의제가 
등장한다. ‘忠南地⽅에 있어서 ⼥性⽣殖器系統의 癌腫發⽣에 對한 硏究(Ⅰ)(충남지방에 있어 여성생식기계통의 암종
발생에 대한 연구(Ⅰ))’(崔漢鐘, 李泰淑, 1981)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부터 ‘지방’이라는 용어는 총론적 성격에서 
다소 확장돼 특정 국소 지역을 이르는, ‘지역’ 용어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김순은, 2021) 전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등,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용어 쓰임 역시 1960-80년대 국가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던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박응격, 198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김병국 외, 1991). 

보건학에서 ‘지방’ 혹은 ‘지역’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동향 역시 이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지방’용어는 ‘1991

년 전남지방의 쭈쭈가무시병 유행에 관한 연구’(한광일 외, 1992) 등, 특정한 구획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거나, ‘보건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갈등구조와 조정방안’(문옥륜, 1995)처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용어
와 결부시킨 동향이 대표적이다. ‘지역’ 용어와 관련해서는 도심-농촌을 가르는 방식의 전형적인 쓰임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에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원설립이 지역보건의료에 미친 영향’(변종화, 

1991)이 출판됐고,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는 ‘농촌지역 일차건강관리 기관의 고혈압환자 관리실태: 전남지역을 중심
으로’(정영해 외, 1994) 등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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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호명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정책문서 120개, 근거법령을 검토했다(부표 1).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가장 가까운 
법령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이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등 포괄적인 보건복지 영역까지 포함하고, 여기서 파생된 실행계획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1)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모든 법령과 120개의 정책문서, 파생되는 실행계획을 모두 연구자가 직접 
초벌 독해한 뒤 2) ‘지역,’ ‘지방,’ ‘취약지,’ ‘권역5)’이 들어간 문장은 따로 분석 대상으로 정리했다. 3) 정리한 분석 
대상 텍스트를 타 텍스트와 함께 나열해 정합성을 확인하고, 당시의 배경, 언급된 맥락을 뉴스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뒤 그 의미가 시사적인 경우 별도로 요약했다. 이와 별개로 관련된 문서가 있는 경우 부처의 평가문서, 규칙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넓은 범위의 문서를 검토한 이유는 보건과 복지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보건의료
에서 전반적인 용어의 쓰임새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보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용어의 쓰임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문서도 모두 포함했다. 분석의 범위는 보건의료에서 필수의 의미
를 분석한 김진환과 김창엽(2022)을 참고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법정계획문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 공적 문서와 동시에 언론보도 등을 검토하는 연구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한국 언론환경에서 
담론의 파급은 정책 문서의 복사, 혹은 재인용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사회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국가의 명명이 구성되고 있는 담론적 지형뿐 아니라 그 명명이 호출하는 
효과까지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앞서 검토하였듯 인구집단의 건강과 불평등이란 사회적 계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교육수단과 소득, 명예와 권력 등 정치사회적 구성 속에서 결정지어지기 때문(Mackenbach, 2019, pp. 

13-16)이며, 공간을 매개로 하여 개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틀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포섭할 때, 연구자는 단순한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를 넘어서 데이터
로 계량화되지 않는 영역을 질적으로 포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Fairclough(2012)에 따르면 비판적 담론분석은 언어 
연구에 비판적 사회분석의 전통이 결합한 방법론이기에, 사회 구조와 실천, 사건 맥락에서 언어의 상호작용을 분석
한다(Fairclough, 2012, p. 9). 이는 질적연구에서 서로 다른 장르, 담론, 스타일이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Fairclough, 2012, p. 11)으로, 여기서 분석에 포함된 텍스트는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를 기준으로 선정
했다. 질적 연구에서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주요한 연구 과정에 해당하며, 연구자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해야 하며(Stake, 1995, p.84) 선별한 데이터는 
사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질적 텍스트여야 한다(Stake, 1995, pp. 4-5).6) 여기서 의미가 

5) ‘생활권,’ ‘진료권’ 등 ‘권역’의 줄임말이 포함되는 단어도 ‘권역’ 단어 분석 안에 포함했다.
6) 한 문서 안에 ‘지역, ’‘지방,’‘권역’ 등이 혼재돼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해 대표적인 쓰임새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분석 

대상 텍스트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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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맞는, 독자로 하여금 연구질문을 
이해시킬 수 있는 텍스트의 성격을 띤다는 뜻이다(Stake, 1995, pp. 4-5). 마찬가지로, 다수의 관찰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례의 작동 방식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Stake, 1995, p. 36).7)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해석적 연구
(interpretation)의 한 방법인 문서분석(document analysis) 방식을 채택했다. 문서연구는 문서를 ‘독해’하거나 주어
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공적 사회의 표상이자 구성된 물질로서 문서를 검토하고, 문서와 다른 텍스
트와의 관계, 공적 현실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이다(Coffey, 2013, pp. 367-370). 이때 연구자가 채택한 
위치성은 해석의 근간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국가 안에 구성원으로 존재하나 그동안 주변적으로 취급
된, 지역이라는 단위로부터 국가를 취급하고자 했다. 이는 차크라바티(Chakrabarty, 2007) 등이 유럽이라는 보편의 
단위를 해체해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보편을 해체하려고 했던 관점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Ⅳ. 연구 결과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발행한 120개의 정책문서, 그리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국가(한국) 내부의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 두 번째는 지역, 세 번째는 취약지, 네 번째는 권역이다. 문서를 토대로 
파악해 보면, ‘지방’은 주로 국민국가 내에서 권력을 분배받은 행정적 구획을 말한다. 반면 ‘지역’은 국민국가 내외부
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적 범위를 임의로 지칭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방’의 파생어가 ‘지방의료
원,’ ‘지방비,’ ‘지방청’ 등 행정적 필요를 토대로 만들어진 단어인 반면, ‘지역’의 파생어는 ‘지역완결,’ ‘인구감소지역,’ 

‘지역가입자’ 등 임의의 주체를 호명하는 류의 단어인 점을 통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지역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언급하는 조항(제123조제2항)8)이 들어가고, 이후 유명무실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두 용어는 국토의 각 영역을 통치하는 정책의 핵심어로 자리 잡아 왔다. 

반면 통치의 결과 포섭되지 않는 공간을 일컫는 단어로 ‘취약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든다고 할 때, 공간 혹은 인구의 규모가 협소해 체계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런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력을 발휘해야 할 유인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취약지’라는 단어는 통치의 
필요에 맞게 목적지향적으로 설계됐는데, ‘농어촌 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응급의료취약지’라는 파생어가 대표적
이다. 이와 반대편에 공간적 범위 자체는 정확지 않으나 임의의 필요에 의해 묶이는 복수의 지역단위가 ‘권역’이라는 
단어로 개념화돼 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난이도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인 ‘권역(의료)센터’, 그리고 이를 
위해 묶인 ‘중진료권’과 ‘권역대응체계’등이 용례로 있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용례를 종합해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7) 방법론에 있어 Stake(1995)는 질적 연구에 있어 빈도분석이 우선시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연구할 때, 단순히 상호작용의 빈도 혹은 행동의 빈도는 미시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교수법과 학생 관리, 교실 운영 등이 어떻게 유
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Stake, 1995, pp. 79-83, 150-153). 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연구의 차원에서 
단순한 빈도 측정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반복 설명한다(Stake, 1995, p. 7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EfI
nfoP.do?lsiSeq=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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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지방’은 국민국가, 즉 한국 안의 각 공간을 행정적으로 지칭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는 지방, 혹은 지역 그 자체와 흔히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용례와 파생개념 
모두 ‘국민국가 내에서 권력을 분배받은 행정적 구역’이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표 1>에서 나타
나는 용례와 같다. 

의미 개념 용례

 (1)국가적 
통치체계인 '중앙'과 
대비되는 국가구획을 
지칭

국민국가 내에서 권력을 
분배받은 행정적 구획을 
일컫는다

(1)-1.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p. 9)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장례복지* 도입 필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p. 5)
(1)-3. 정신건강 증진 분야별 정책 실행 과정 모니터링, 국가와 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위해 근거 기반의 구체적인 이행지표 발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차, 21-25), p. 3)

(2)서울 이외의 
대한민국 주권 하 
통치구역을 지칭

(2)-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는 시설‧장비보다 인력 의존도가 
높아 지방으로 갈수록 치료역량을 갖춘 의사 확보에 난항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9)
(2)-2. 아동 분만 병원에의 접근성 노력이 일부 보이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될 필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74)

표 1. '지방'의 의미와 개념, 용례

그림 1. 보건의료 정책에서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을 일컫는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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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를 통해 각각의 의미를 도출해 보면, 첫 번째로 ‘지방’ 그 자체는 국가적 통치체계인 ‘중앙’과 대비되는 국가구
획을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흔히 서울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이며, 서울 이외의 대한민국 주권 하 통치구역을 
지칭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p. 9),’ 이라는 예시에서는 ‘지방’을 ‘중앙’과 대비되는 국가구획으로 단순히 지칭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장례복지* 도입 필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p. 5)’ 라는 예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그 자체의 행정력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구획이자 행정력으로 전제하고 있다. 보다 보건의료 영역에 근접한 예로서는 ‘정신건강 증진 분야별 정책 
실행 과정 모니터링, 국가와 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위해 근거 기반의 구체적인 이행지표 발굴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차, 21-25), p. 3)’ 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적 행정력, 

그리고 공간적 범위가 동시에 함축돼 있다. 

반면 식민지배와 해방, 독재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한국에서 ‘지방’이란 열악함과 부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된 만큼, 보건의료에서는 이와 같은 동향 아래 지방을 통틀어 시설자원 배분이 부족한 공간으로 
전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는 시설‧장비보다 인력 의존도가 높아 지방으
로 갈수록 치료역량을 갖춘 의사 확보에 난항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9)’이라는 예시에서 
‘지방’은 “치료역량을 갖춘 의사 확보에 난항”을 겪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의사 혹은 의료자원 확보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9)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견 타당한 정의이나, 여기서 
말하는 ‘치료역량’이 어떤 종류의 역량을 의미하는지, 또, ‘의사 확보에 난항’을 겪는 현상이 비수도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인력 의존도’와 ‘지방’은 무슨 관계인지를 함축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또 다른 예시로는 ‘아동 분만 병원에의 접근성 노력이 일부 보이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될 필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74)’가 
있고, 앞선 예시보다 여기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아동 분만 병원’이 아동을 전문적
으로 진료하는 병원이거나, 분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10),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는 ‘접근성 저하가 우려’라는 말에는 담길 수 
없는, ‘지방’이라는 권력의 분배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계의 문제로, 단순히 지방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열악
하다는 말로 단순화할 수 없는 차원의 접근을 요구한다. 

한편, 지방이라는 단어의 파생 용례로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주로 ‘지방의료원,’ ‘지방비,’ ‘지방청’ 등이 있는데, 

세 가지 용례 모두 통치의 공간으로서 지방을 염두에 두고 나타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정책문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데, 우선 ‘지방의료원’의 경우 주로 보건의료에서 ‘지방’이란 인프라 배분을 위해 쓰이는 용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 신·증축 지원 국고보조율 개선 (기존 50% → 60%)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지역거점의료기관 등의 인프라 대폭 확충 (2023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78)’ 

과 같은 쓰임새는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비’와 ‘지방청’ 등, 애초에 행정적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결합된 용어는 국가가 행정적 통치를 어떻게 중앙과 지방 단위로 나누어 분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
담금(보조금) 30%는 국비50%, 지방비50%로 구성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p. 79),’ ‘식품･
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평가원 및 6개 지방청 18부서 29항목 지정(’22.1 월 기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
전 기본계획(2차, 22-27), p. 29)’ 등이 대표적이다. 

9) 수도권 내부에서도 인력난을 겪는 상황은 드물지 않으나, 여기서는 정부가 ‘지방’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만큼 상대적으로 자원 분포가 희소한 지역에
서 먼저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0) 소아과 혹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이 중 11곳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다(보건복지부,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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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한국의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황과 달리, ‘지역’이라는 단어는 헌법을 통해 
그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여겨지는 주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다양한 불형평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현대적 국가 체계 수립 시기부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을 보정하는데 그 행정적 역할이 있다고 믿었던 셈이다. 그만큼 이 용어는 ‘지방’과 대비하여 
임의적으로 지칭되는 동향이 나타나는데, 용례를 기반으로 의미를 도출해 보면 ‘국민국가 내외부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적 범위를 임의로 지칭’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용된 의미를 내포한다. 첫 번째는 행정목적에 따라 임의로 지칭되는 공간적 범위, 두 번째는 전통적인 행정적 
공간을 필요에 따라 묶어 지칭하기 위한 용어, 세 번째는 국민국가를 묶은 단위로서 일정한 국제적 공간영역을 
지칭하는 단어다. 

의미 개념 용례

(1)행정목적에 따라 
임의로 지칭되는 
공간적 범위

국민국가 내외부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적 범위를 임의로 
지칭하여 일컫는다

(1)-1.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시기･대상별 특성에 맞춰 
학교･지하철･다중운집 행사장소 등 합동점검 및 범죄다발지역 순찰 강화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p. 1)
(1)-2.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양질의 의료 인력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공급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저하 및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23)
(1)-3. 하락지표는 주로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완화’ 과제의 관련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 p. 15)

(2)전통적인 행정적 
공간을 필요에 따라 
묶어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도 사용, 
서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향 아래 
'지방'과 유사하게 
사용되나 '서울'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 
'서울지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2)-1.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시 가산 적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p. 120)
(2)-2. 강원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지만 인구대비 응급 
심뇌혈관질환수요가 높으므로 심뇌혈관질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권역센터 지정 필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31)
(2)-3. 서울지역‧상급종합 참여병동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p. 21)

(3)국민국가를 묶은 
단위로서 일정한 
국제적 공간영역을 
의미

(3) 메르스는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중, 코로나19 
누적확진자(‘21.4.15.)104,207명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1차, 21-25), 
p. 8)

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공공보건의료에 

(1)기반시설 분배가 희소한 
지역을 지칭
(2)특정 환경으로부터 유리된 
지역을 지칭

(1)-1.(지역) 지상이송 시 골든타임 내 거점병원 이송이 어려운 취약지 출동 
우선 (응급의료기본계획 4차, 23-27, p. 19)
(1)-2.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호소, 취약지 
의료공백 발생 등 인력난 심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시행계획, 

표 2. '지역'의 의미와 개념,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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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목적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임의로 묶어 지칭하는 경우, 이 범위는 행정적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읍면동 단위부터 ‘마을’ 혹은 ‘권역’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범위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행정 목적에 
따라 맥락적으로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시기･대상별 
특성에 맞춰 학교･지하철･다중운집 행사장소 등 합동점검 및 범죄다발지역 순찰 강화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p. 1)’ 라고 하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다발지역’을 맥락적으로 해석해 어떤 공간을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보건의료에 가까운 영역에서 확대해 보면 ‘심뇌혈관질환 환자
는 증가하는 반면 양질의 의료 인력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공급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저하 및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23)’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 격차’가 권역 
단위의 사망률 등 정형화된 지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시군구와 마을 단위에서의 실제적인 불평등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구강보건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사례 ‘하락지표는 주로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완화’ 과제의 
관련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2-´26), p. 15)’에서도 여기서 
‘지역’이 어떤 단위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불명확성은 파생적인 용어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지역의료 담론을 둘러싸고 자주 보이는 단어 ‘지역거점공공병원,’ 

혹은 ‘지역수가’등의 단어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와 개입 방식을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동수련 시범사업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고,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의료환경 수련을 제공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시행계획, p. 167)’이라고 할 때, ‘지역의료환경’은 광역단위의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기관
의 연합체일 수도 있고, 상급종합병원, 혹은 수도권에 위치한 모병원을 포함한 권역 단위일 수도 있다. 협의의 범위
가 협소한 경우 ‘지역’이라는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좁아지는 사례도 상정 가능하다. 유사한 용례가 ‘지역의료(기관)’

인데, 일례로 ‘공공의료기관의 유연한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내 미충족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역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외 상급종합병원간의 효과적 연결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구성 등 새로운 방식의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소통을 펼쳐야 함 (2023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79)’ 이라는 사례를 
토대로 보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단위에서 그 역할이나 연계 과정이 조응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는 의료 이용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쓰이는 ‘지역 주민’ 등의 파생어에서도 나타나
는 동향이다. ‘지역민 의료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광역 단위 대응체계 설계 필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23~´27), p. 9)’ 라고 한다면 이 ‘지역민’은 어떤 단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떤 인구인지가 불명확해지는 
셈이다. 한편 ‘통치’ 혹은 행정적인 규범을 벗어나, 보건학에서는 거주장소에 따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온 
전통이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 이는 흔히 정형적인 의미의 ‘지역’과 대비되나 용례 상으로는 동일
한 단어로 개념화돼 왔다. 예를 들어 ‘지역보건사업, 건보공단 예방관리 사업과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등 
(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p. 14)’ 등이 대표적인데, 사람의 온존을 위하는 활동 앞에 ‘지역’을 붙여 형평을 기한다는 

의미 개념 용례

관한 법률)

p. 160)
(1)-3.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22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 233)
(1)-4.(경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의료 
취약지역에 특수 제작된 이동용 진료버스를 운영(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 10종의 최신의료장비 탑재). ’09.10월 이후 
500회 진료(11,459명), 출산 2,599명 (아동정책기본계획(1차, 15-19), p. 
67)
(2)시군구별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마련 및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27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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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이 수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공간적으로는 지칭하는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효율
성 논리로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임의 지칭하는 말도 상당수 존재하게 됐다. ‘의료취약지(역)’이 대표적이다. 취약
지역은 법률, 법령, 혹은 문서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칭되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인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 이외에도 기반시설 분배가 희소하거나, 특정 환경으로부터 유리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반시설, 즉 인프라 분배의 차원에서 그 자원이 희소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과 같은 용례가 대표적이다.

‘(지역) 지상이송 시 골든타임 내 거점병원 이송이 어려운 취약지 출동 우선 (응급의료기본계획 4차, 23-27, p. 19)’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호소, 취약지 의료공백 발생 등 인력난 심화 (2023년도 보건복지
부 성과관리시행계획, p. 160)’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22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 233)’

‘(경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의료 취약지역에 특수 제작된 이동용 진료버스를 운영(산
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 10종의 최신의료장비 탑재). ’09.10월 이후 500회 진료(11,459명), 

출산 2,599명 (아동정책기본계획(1차, 15-19), p. 67)’

반면 일부 복지 분야에서는 지리적 조건으로서 ‘취약’을 언급하기도 한다. ‘시군구별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마련 및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27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 

p. 19)’을 비롯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취약지’의 공간 범위가 임의적인 만큼 그 변용은 더욱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등 각각의 분야에서 ‘취약’의 범위가 다양하고, 이는 실제 정책을 매개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수혜자인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분만실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 산모들의 원거리 산전진찰 
및 출산에 따른 신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p. 61)’ 라고 할 때, ‘취약지’가 무엇인가와 동시에 ‘분만실 이용이 어려운 
산모’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는 별도의 복잡성이 수반된다.

3. 권역

‘취약지’가 기존 경제논리로 통치하기 어려운 범위의 소지역을 이른다면, 권역은 주로 행정적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을 묶어 임의로 지칭한다. 여기에는 진료권(역), 생활권(역) 등의 파생어가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법령상의 
정의는 없다. 다만 실제 정책문서를 통해 도출해 보면 진료권(역) 은 주로 의료와 관련하여 공간적 범위를 묶어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권(역)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분배의 범위를 미세한 단위에서 묶어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두 사례와 ‘권역’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의 쓰임새 모두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적 범위, 

복수의 행정구역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용례의 대표적인 사례가 <표3>에 정리돼 있다. 예를 들어 생활권
(역)이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분배의 범위를 미세한 단위에서 묶는 의미를 지니고, 주로 주민 친화적인 
인프라 분배를 위해 기획되는 단어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저소득층 밀집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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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의 지역문제 자체 해결을 위한 자생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및 역량 강화 컨설팅 등 지원 (2023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170),’ ‘생활권역을 고려 인근 지자체 간 공동설치·공동관리 방식 지속추
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p. 25)’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용어사용이 의료이용으로 연결되면 나름의 규정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권역과 관련한 정의를 “질병 특성 및 치료 자원 분포 차이를 고려”한 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전문치료 제공, 성과평가 등 심뇌혈관질환의 전반적인 관리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23~´27), p. 19)”를 위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염병 영역에서는 ‘(권역대응체계)  5개 권역 감염병전문
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및 의료대응역량 공동활용체계 구축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p. 21)’

와 같은 예시에서 알 수 있듯, 권역이 감염병 전문병원 관할 구역 아래로 재편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단순히 ‘권역’ 개념이 병원의 분배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 (제3차 사회보
장 기본계획('24~'28), p. 21),’ ‘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기능 미흡으로 권역응급센터에 다수 비응급환자 
내원 및 동일 종별 간 응급의료서비스 편차 발생* (2022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 233)’ 등의 사례에서 
‘권역’은 단순히 복수의 지역에 분배되는 인프라를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다. 

Ⅴ. 결론: 보건의료에서 지역의 의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정책문서 120개와 기반 법령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의 공간적 분포
를 나타내는 용어는 크게 지역, 지방, 권역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안에는 ‘취약지역’ 등 
기존 통치의 논리로 포섭되기 어려운 공간을 일컫는 명칭이 포함됐으며, 이와 별도로 농어촌지역, 접경지역 등 
그 산업과 국가적 쓰임새에 따라 공간을 일컫는 말이 보충적으로 사용됐다. ‘지방’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국민국가

의미 개념 용례

권역: 특정 지역을 
복수로 임의지칭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공간적 
범위를 복수로 묶어 일컫는다.

1. 시․도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p. 78)
2.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질병 특성 및 치료 자원 분포 차이를 고려한 
각각의 의료이용권역을 도출하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 전문치료 제공, 성과평가 등 심뇌혈관질환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통합 의료이용권역 도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p. 19)
3. (권역대응체계)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및 의료대응역량 공동활용체계 구축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p. 
21)

진료권(역): 주로 
의료와 관련하여 
공간적 범위를 묶어 
지칭하기 위해 사용

중진료권별 협력 중점 기능할 역량 있는 종합병원․병원을 필수의료 
특화병원으로 육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p. 31)
권역 경계와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공급 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p. 15)

생활권(역):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인프라 
분배의 범위를 미세한 
단위에서 묶어 
지칭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저소득층 밀집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의 지역문제 자체 해결을 위한 자생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및 
역량 강화 컨설팅 등 지원 (2023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p 170)
생활권역을 고려 인근 지자체 간 공동설치·공동관리 방식 지속추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p. 25)

표 3. '권역'의 의미와 개념,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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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국가 안 행정적인 공간을 지칭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의 행정적인 기구를 관습적으로 대변했다. 

반면 ‘지역’은 공간을 보다 중립적으로 이르는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 혹은 그보다 대안적인 개념의 통치체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의 단어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쓰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를 복수로 묶어 
지칭하는 말부터 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소규모 공간적 범위를 일컫는 말까지 그 공간적 범위의 폭이 넓었다. 

‘지역’이라는 단어가 모색하는 대안적 단위체 속에서 ‘권역’은 행정적인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능적으로 극복하려
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사용 용례를 분석해 보면 이런 본래의 용어 도입과는 별개로 사실상 
국가 내부의 효율성을 기하며 통치하려는 권력의 속성에는 더 가까운 면이 있다.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문구에서는 ‘지방’이 ‘중앙’과 구분되는 주체라는 
점이 드러나는데, '중앙'이라는 위계 아래 '지방'은 국가의 하위주체 행정기관으로 위치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국가 내부의 지역은 정치적 위치로서 규정되며, ‘지방’은 중앙집권적인 행정기구에 복속돼 ‘협력’ 행위의 
일부를 역할로 부여받은 위치의 하나인 셈이다. 국가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협력’을 제안하나, 실질적인 권력의 
위계를 고려하면 지역의 필요를 국가의 필요에 종속시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 패턴을 재생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Brenner, 2004, pp. 39-43). 즉, 정부가 ‘지방’을 협력의 대상으로 호명할 때, 이 ‘협력’이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위한 협력인지는 국가의 선택성이라는 제약 안에 놓이게 된다(Jessop, 1990).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는 시설‧장비보다 인력 의존도가 높아 지방으로 갈수록 치료역량을 갖춘 의사 확보에 난항 (제2차 심뇌혈관질
환관리 종합계획)’이라는 서술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지방’이 ‘치료역량을 갖춘 의사 확보에 난항’을 겪는 
공간으로 호명될 때, 지방은 앞서 매시가 설명한 것처럼 노동력의 지리적 분포가 만들어내는 불평등(Massey, 1994)

의 거소가 된다. 그러나 이런 분포는 ‘지방’이라는 추상적 공간의 어려움으로만 호명된다. 정책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호명이 ‘지방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방향으로 흔히 이어지는데,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응급의
료의 문제와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이 형식적이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역의 정책동력도 
제한적이라고 말한다(보건복지부, 2023b, p. 14). 즉,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조건 자체로서 국가의 선택성(Jessop, 

1990)은 사라지고, 책임을 가리는 불분명한 용어는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Massey, 1994)을 유지, 존속하는 데 기여
한다.

이처럼 지역이 국가의 편의에 유리한 방식으로 동원되는 가운데,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해결은 점점 더 도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문서뿐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을 이르는 학술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주민 참여적인 건강증진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려는 연구는 ‘지역’을 포괄하기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한계(이도연 외, 2022)를 보인다거나,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Kenny et al., 2015)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전문가가 권력을 갖고 주도하는 
정책 틀 안에서 주민은 일정 범위의 기회를 부여받는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김은아 외, 2023; 윤태호, 2024)이 
있다. 또, 주민을 중심으로 건강 권력의 구조를 변경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특정해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을 수행하고, 결과를 서술하는 경향도 여전하다(허현희 외, 2017; 홍남수 외, 2020). 더욱이 국제적인 단위에서 
한국이 그저 하나의 주변부적 지위에 불과한 공간임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지역불평등을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론화하거나, 엄밀하게 규명해 보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용어가 파급되며 ‘지역’은 호명하는 단체에 
따라 모순되는 정치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최근 이어지는 공공병원 설립 운동에서 좋은공공병원만
들기운동본부(2024)는 좋은 공공병원이 ‘의료취약지’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024, p. 14).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70개 모든 중진료권에 하나씩 좋은 공공병원, 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2024, p. 16)” 한다는 주장을 병행한다. 단체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들어서되, 의료취약지에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취약지’에 들어선 공공병원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배용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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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2023), 권역 안에서 인구집단의 의료 수요를 관리한다는 권역의 생성 취지로 미루어 봤을 때, 그 기능과 
지속 가능성 역시 불명확하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논의가 진전하는 지역은 광주, 울산 등(시민건강연
구소, 2024) 국제적 관점에서는 ‘도시’라는 점에서 오히려 ‘취약지’를 명분으로 한 설립 운동에 취약지가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 연구는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을 일컫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용어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이어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정책문서를 통해 실제 국가 내부공간에 대한 호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했다는 데 학술적 
기여가 있다. 특히, ‘지역’을 일컫는 용어가 단순한 지칭을 넘어,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권력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러한 효과가 파급되는 과정을 다루고자 했다. 공간을 다루는 방식, 그중에서도 공간을 
언어로 조직하는 지칭 그 자체가 권력의 의도와 위치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밝히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의미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책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거나, 정책의 쓸모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용어’라는 정책의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권력의 작동양식을 드러냄으로써 

국가가 사람들의 필요에 복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견인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를 자연스
럽게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책과정에 긴장을 만들어 내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에서 설명했듯 
국가, 특히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책문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지식-권력의 
총체적 결과를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의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또, 정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연구자들이 흔히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하는 일이 보여주
듯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술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지식과 담론의 전모를 다루는 대신 상대적으로 권력의 작동을 관찰하기 수월한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앞단에 위치하는 여러 지식, 담론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다만, 보건의료 영역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연구용역의 방식으로 학술담론이 정책담론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담론이 정부를 매개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그 자체로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연구의 
중요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자의 위치성과 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자원에 근거하여 정책문서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나 용례를 중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와는 비슷한 모습을 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정책의 집행, 혹은 사회적 체제 유지를 위한 효율성의 
논리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반이 되는, 주로 ‘보편성’이라는 말 아래 내포된 특정한 이론과 관점(Cox, 

1981, p. 128; Chakrabarty, 2007) 이 있기 마련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동안 
대상화되어 온 ‘지역’의 관점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한, 국민국가 내부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정부가 
통치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국토를 나누는 목적 그 자체는 국가권력의 통치라는 
차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인구에 대한 계량화, 구분짓기, 이를 기반으로 한 지도의 
구획 나누기 등이 국민국가라는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봤고(Anderson, 

2006, pp. 163, 184), 이는 곧 국가가 경계 짓고, 통제하고, 인구로 하여금 국민국가의 경계를 만드는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지역은 종교, 언어, 생산품 등과 더불어 국가적 ‘구획’의 하나가 되는 중요한 요소(Anderson, 

2006, p. 184)다. 정치학자인 제임스 스콧 역시 국가는 통치의 가시성(legibility)을 높이기 위해 지도 등을 동원한다
고 봤는데(Scott, 1998, p. 77), 국민국가 내부에 구획화된 공간을 배치하는 주요한 이유 역시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미 지역 담론은 국가 담론과의 관계 안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돼 온 방법론적 단위의 국가중심성(Brenner, 2004, p. 38) 혹은 국가 중심적 인식
(Taylor, 2000; Agnew & Crobridge, 2003, p. 92)은 혼란스럽고 모호한 지역 관련 용어와 결부되어 있다. 또, 

근대국가가 각 지역을 통치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단위를 세움으로써 성립한다고 본 여러 이론(Till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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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ford. 1971; Anderson, 2013)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국가는 근대 이후 지역과 반대되는 ‘보편’과 ‘발전’의 
상징성을 독점해 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지역을 단순히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브레너(Brenner, 

2004)와 제솝(Jessop, 2008)이 제안한 국가 공간선택성 이론을 한국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에 적용하며 분석한 이유
이기도 하다. 정책적 쓸모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을 다소간은 대상화하고, 기존의 틀 안에 욱여넣는 일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쓸모’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점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정책의 수동적 대상으로 
다루는 동시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는 모순적 양태에서 벗어나 대상으로 호명되
는 ‘지역’을 삶의 공간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비추어, 보건의료의 공간이 그 목적에 맞게 조직, 배열되
고 있는지 살피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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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1차(01-05), 제2차(06-10), 제3차(11-15), 
제4차(16-20) 

의료법 병상수급계획, 의료인수급계획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기본계획 제1차(13-17), 제2차(18-22)

혈액관리법 혈액관리기본계획 제1차(21-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1차(16-20), 제2차(2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본계획 제1차(05-10), 선진화(10-12), 제2차(13-17), 제3차(18-22), 
제4차(23-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제1차(17-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차(98-02), 제2차(03-07), 제3차(08-12), 제4차(13-17), 
제5차(18-22)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 / 복지부 수립 X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제1차(00-04), 제2차(05-09), 
제3차(10-14), 제4차(15-19), 제5차(20-24)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1차(19-23)
보장성강화계획 제1차(05-08), 제2차(09-13), 제3차(14-18)

아동복지법 아동정책기본계획 제1차(15-19), 제2차(20-24)

공중위생관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계획 제1차(18-20), 제2차(21-2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1차(03-07), 제2차(08-12), 제3차(13-17), 
제4차(18-22), 제5차(23-27)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보육계획 제1차(06-10), 아이사랑(09-12), 제2차(13-17), 제3차(18-22), 
제4차(23-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06-10), 제2차(11-15), 제3차(16-20), 
제4차(21-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제1차(16-20), 제2차(21-25)

아동수당법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노인복지법 안전사고 예방 시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제1차(19-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1차(16-20), 제2차(21-2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제공계획(13-24, 각년도)

부표 1. 분석에 포함된 법령과 정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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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암관리종합계획 제1차(96-05), 제2차(06-15), 제3차(16-20), 제4차(21-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1차(14-18), 제2차(19-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제1차(16-2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법 치매관리종합계획 제1차(08-14), 제2차(13-15), 제3차(16-20), 제4차(21-2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종합계획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
환자안전법 환자안전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입양특례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기본계획 제1차(04-08), 제2차(09-130, 제3차(16-20 / 제2차 
정신건강종합대책), 행동계획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종합계획 제1차(11-15), 제2차(16-20), 제3차(21-25)

구강보건법 구강건강사업 계획 제1차(17-21), 제2차(22-26)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1차(12-16), 제2차(17-21), 제3차(22-2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제1차(18-22), 제2차(23-2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제1차(17-21), 제2차(22-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
의료급여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23-2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제1차(06-10), 제2차(11-15), 제3차(16-20), 제4차(21-2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제1차(05-09), 제2차(10-14), 제3차(15-19), 
제4차(20-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연구개발촉진계획 제1차(01-05), 제2차(06-10), 제3차(15-19), 제4차(20-2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3Dd7qZV3uQ9KVmbApkxFd3kmYIpCpTts?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8JA40S5mmE-tWScWbFSA9lxI43hBTU2F?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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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공동) 법령 계획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1차(13-17), 2차(18-22), 3차(23-2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기본계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제1차(20-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제1차(21-2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23-27)

내성균 관리대책 제1차(16-20), 제2차(21-25)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제1차(11-13), 제2차(14-16), 제3차(17-19), 

제4차(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제1차(15-19), 제2차(20-24)

의료기기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통관리 계획) / 대상제외
화장품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제1차(10-12), 제2차(13-15), 제3차(16-18), 
제4차(19-21), 제5차(22-2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제1차(09-11), 제2차(12-14), 제3차(15-17), 
제4차(18-20), 제5차(21-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위생용품 관리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제1차(16-20), 제2차(21-2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제1차(17-21), 제2차(22-2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질병관리청

검역법 검역관리 기본계획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제1차(21-25)

보건환경연구원법 -

결핵예방법 결핵관리종합계획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23-2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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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region' is frequently invoked as a site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Korean healthcare policy, its meaning and nuances remain ambiguous. This study 

appli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120 law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xamine the usage of the term 'region' 

in Korean healthcare and its political effects. We first review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dealing with 'region' to establish theoretical reference points, 

examined how the term has been introduced and applied in public health,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geographical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based on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Our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revealed that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was referred to in three main ways: 'Ji-bang' (지방; 

local), 'Ji-yeok' (지역; region), and 'Gwon-yeok' (권역; zone). While 'Ji-bang' more 

closely refers to administrative units within the nation-state, 'Ji-yeok' was used 

in connection with fluid spatial uni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units and was 

closely linked with residents living within that space. In contrast, 'Gwon-yeok' 

was used to refer to relatively larger spatial areas, but terms like 'living zone' 

and 'medical care zone' appeared redundantly with almost indistinguishable usage 

from 'region,' causing confusion f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healthcare 

policies. As terms representing regional space wer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 needs, a contradictory situation emerged where regional 

subjects, contrasted with the center, were simultaneously targets of guidance due 

to lack of capability while being expec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t is time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underpinning th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usage and reorganize healthcare spaces from residents' perspectives.

Keywords: Region, Local, Zone, Health Policy, Regional Inequalities


